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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s to be the principal interest). The militarization of the drug war is certainly one of the main reasons for
requiring its dismantling and replacement with public health policy and control of organized crime. However,
military strategy, now includes fields that traditionally belong to the civilian domain. Among these civilian areas are:

Humanitarian assistance during natural disasters. The new military bases of the Southern Command in
Chile and Argentina -Concon and Chaco, respectively, were built for this specific purpose. As an example, the
earthquake in Haiti in January 2010,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 military occupation. The largest US warship
was dispatched barely two hours after the earthquake and 10,000 U.S. troops landed on the island. Time

magazine labeled it ‘A Compassionate Invasion’, purportedly
because the U.S. military power, which is intended for war, was
placed at the service of Haiti. That invasion was counter to the
quidelines of International Law (Oslo_Guidelines) which clearly
limit the role of the military in humanitarian operations, by the very
nature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e involvement of the military in the disaster relief operations
violates one of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neutrality. Indee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provided without interference by
hostilities or taking sides in controversies of political, religious or
ideological nature. This requirement is difficult to imagine in the
Colombian context, where the sale and administration of
medicines to treat tropical diseases like leshimas is
controlled by the military. Likewise, civilians who get involved in Graphics courtesy of ZMag
humanitarian assistance are coerced to become army informants

and are used in ways which are ban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many studies that show why the militariz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is a faulty idea: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it has been shown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by the military costs 8 times more than
the same assistance provided by civilians.

The U.S. Military is expanding its reach to the civilian sphere, notably, through anti-riot operations. By nature this
is a police matter. But the armies get involved in the activity by providing weapons and tactics from the military.
Perhaps this point may seem irrelevant in a country like Colombia, where police and army are interchangeable in





[GDAMS 뉴스레터④]
라틴 아메리카 사례가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미국 군사주의의 새로운 경향
수자나 피미엔토(Susana Pimiento), 화해연대(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전략, 물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전략을 포함해 변화가 있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던 위협들도 바뀌었다. 그러나 위협 및 전략에 대한 문건들에 명백히 적혀 있듯, 미국에게 전략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적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는 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군사주의는 이미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비록 여전히 주요한 관심사이지만) 차원을 점차 넘어서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의 군사화는 이를 해체시키고 공공 보건정책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조직화된 범죄를 통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이유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군사전략은 전통적으로 민간영역에 속해있던 분야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민간영역을 포함한다.
자연 재해로 인한 인도적 지원 :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부 사령부의 새 군사기지인 Concon과 Chaco는 각각 자연재해 중 인도적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한 예로,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Haiti) 지진 이후 즉각적으로 군사적 점령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가장 큰 군함이 아이티 지진이 일어난 지 거의 2시간 만에 급파되었으며, 1만명의 미군병력이 섬에 상륙했다.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아이티 임무를 위해 배치되었기 때문에 타임(Time)지는 이를 “자비로운 침략(Compassionate Invasion)”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미군의 침략은 인도주의 지원의 성격에 따라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군대의 역할을 명확히 제한하는 국제법(오슬로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것이다. 
자연재해 구호 활동에서 군대의 개입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3가지 기본원칙들 중 하나를 위반한다. 이는 바로 중립성의 원칙(neutrality). 국제법적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적대감에 의한 간섭이나 정치적·종교적·이데올로기 논쟁에 있어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은 군대가 리슈마니어증(Leishimaniasis)과 같은 열대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판매와 관리를 통제하는 콜롬비아 같은 상황에서는 준수되기 어렵다. 또한, 군대는 인도적 지원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에게 군대 정보원이 되도록 강요되거나 이들을 헌법재판소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에 이용하는 것에도 준수되기 어렵다. 인도적 지원의 군사화가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군대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동일한 지원에 비해 8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는 특히 폭동진압 작전을 통해 민간 영역에까지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본래 이것은 경찰의 임무이다. 그러나 군대들이 이제 무기 제공 활동과 군사전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경찰의 군사화를 경험한 많은 주민들이 경찰과 군대의 역할 교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자신들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시위들까지도 범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부터 칠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위를 불법화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 한 예로, 공공도로를 점령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법률이 있다. 이것은 종종 댐 건설이나 채굴 사업과 같은 경제적 사업들에 대항하기 위해 주민들이 거리에 모여 시위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 :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이민자 밀입국을 통제(control immigration traffic)”하기 위해 파나마(Panama)와 도미니카 공화국 사오나(Saona) 섬에 2개의 본부를 추가로 세웠다. 
내란 진압 작전 : 이것은 순수하게 군사적 문제이다. 2012년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에서는 미군의 내란 진압 활동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아프리카와 남미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남미의 두 나라에는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가 있다. 온두라스는 특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게릴라도 없는 국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내란 진압 작전이 채택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간인들이 단지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란군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2012년 5월, 미국 마약 단속국(DEA)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군인들과 함께 헬리콥터상에서 한 보트에 총격을 가해 2명의 임산부를 포함 4명의 민간인을 사살했다.
2011년 말, 콜롬비아에서는 2개의 새로운 특수부대가 Tibu(Catatumbo), Arauca, Tumaco, Miranda(Cauca) 등의 지역에 창설되었다. 지난 3월 이래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주둔했던 선임 군관들을 그 곳으로 보내고 있다.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군은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주둔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 군대의 개입은 단순히 교섭을 통한 해결을 (내란의 정당화)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이뤄진 군사작전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공간을 되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안보의 개념을 되찾는 것이 핵심이다. 매우 험난한 과제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시민사회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안보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안보를 논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식량안보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호 개념을 아우르도록 안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저자가 2014년 7월 보고타(Bogota) 리브레 대학(Universidad Libre)에서 이뤄진 ‘라틴아메리카와 콜롬비아에서의 군사적 개입’ 포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원문 http://demilitarize.org/general/januaryfebruary-2013-newsletter/


번역 by 김태환(남북평화재단)


문의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